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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2024년 7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

24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

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

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안번호 제2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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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수질개선부담금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

개정안은 ① 수입 먹는샘물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검사 거부 등의

조치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지하수법」으로 변경하고, ②「먹는물관

리법」제31조의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며, 이를 「지하수법」의 지

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등).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

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

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

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지하수법」 제

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

수이용부담금--------------

-------------------------

--------------------.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

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

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

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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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

다.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

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

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

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ㆍ징수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

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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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른 물이용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

용부담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

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

전 부문의 세출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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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

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

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

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

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

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

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

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

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

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

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

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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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

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

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

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

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

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

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

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

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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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

청 특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

한다)에 따른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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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

납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

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

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

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

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

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

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

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

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

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

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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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

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

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

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

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

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

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

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

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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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

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

용의 지원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

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ㆍ도

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

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를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

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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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제31조1)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

1)「먹는물 관리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

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

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다.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현 행 개 정 안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

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4항---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

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삭 제>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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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하여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고,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며

이 중 100분의 40을 취수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지하수법」제30조의32)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의 적정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

용부담금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

문의 세출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

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

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

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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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동법의 허가·신고 절차에 따라 지하

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의23)에서는 시·군·자치구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원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

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

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

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

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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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비교 ]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만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에 이바지(제31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부과대상
샘물등의 개발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제31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자(제30조의3)

부과·징수주체 환경부장관 → 시·도지사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제30조의3)*

(88개 지자체에서 부과)

부과 의무 의 무(제31조) 재 량(제30조의3)

세입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 제31조))

지자체 회계(시·군·구/ 제30조의2)*

(지하수회계 운영 38개, 미운영 50개)

징수 용도 먹는물 수질관리 등(제33조)
지하수 조사, 지역관리계획 수립

등(제30조의2)

이의 신청
징수 유예

부과된 부담금 이의 신청,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 등(제31조의2, 3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징수

유예 등 (제30조의4, 32조)

벌칙
부담금의 자료가 되는 계측기 미설치지
등에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59조)

부담금의 자료가 되는 계측기 미설치지
등에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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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한 공익사

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4) 20

22년 말 기준 91개, 22.4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상황이나,

국민 또는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인 상황으로, 국민들이 부담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음에도 재

원조달의 용이성 측면 때문에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

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5)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현재 국내 먹는샘물 업체별 허가 취수량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4,600㎥/일로 가장 많고, ㈜청도샘물, ㈜화인바이오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질개선부담금은 업체별 취수량에 대해 2,2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6)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4)「부담금관리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

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

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

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5) 한국경제, [커버스토리] ‘그림자 세금’, 얼마나 문제길래, 2024.4.48

이데일리, ‘숨은 세금’ 부담금 정비발표에 경제계 “63년 만 전면개편... 적극 환영”, 2024.3.27

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

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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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

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국내 먹는샘물 업체별 허가 취수량 ]

자료 :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목적 및 사용용도가 유사한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7)하

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부담금

존치 필요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7) 2024년 기준 수질개선부담금의 지자체 교부액은 부담금 총액(158억원)의 60%(20%는 징수비용

으로 교부)인 95억원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됨에 따라 지자체

수입분에는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던 세입이 63억원 감소하는

구조임.

순위 업체명 제품명 취수량(㎥/일)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4,600

2 ㈜청도샘물
아이시스 8.0,

깊은산맑은물, 푸르미네
2,430

3 ㈜화인바이오

지리산물하나, 지리산수,

미네랄원터,

지리산맑은샘물 등

2,379

4 ㈜백학음료
아이시스, 미네랄워터

ECO, 바른샘물 등
2,271

5 ㈜포천그린
풀무원 샘물, 휘오

다이아몬드 등
2,161

6 ㈜대정 스파클, 탐사수 등 1,925

7 산청음료㈜
아이시스, 미네랄워터

ECO, 맑은샘물 등
1,885

8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동원샘물, 마이워터 등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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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이전·통합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재원 중 하나인 부담

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환특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8)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3년에는 세입예산안에 수질개선부담금이 153억 8,200만원

편성되었고, 이 중 153억 5,100만원을 수납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세입예산안에 수질개선부담금이 158억 4,400만원 편성되어 2024년 9월

말 기준 110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음.

8) 연도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비중이 2008년 39.9%에서 2025년 예산 기준 18.5%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음.

[ 연도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내역 ]

(*)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률 : (〜2019) 15% → (2020〜2021) 25% → (2022〜) 23%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이자수입 등

(***) 교통에너지 환경세 전입, 임의전입금은 결산 확정 이후 확인이 가능

자료 : 환경부

구분
2013

결산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안

총계(A) 43,846 51,470 60,454 70,294 74,991 71,761 67,787 59,762 73,715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
19,863 23,002 21,844 34,845 41,496 25,568 37,203 (***) (***)

임의전입 9,854 11,061 18,005 16,054 11,953 30,170 13,182 (***) (***)

소계 29,717 34,063 39,849 50,899 53,449 55,738 50,385 49,287 60,074

자체

세입

법정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6,840 4,236 3,878 3,317 2,713 2,164 1,883 1,078 1,212

폐기물부담금 1,145 1,827 1,964 1,951 2,044 2,099 2,273 1,743 2,009

폐기물처분부담금 0 33 2,043 1,879 1,919 1,577 1,671 1,642 1,494

기타 939 1,152 1,133 1,267 1,328 1,409 1,223 796 1,244

소계(B) 8,924 7,248 9,017 8,415 8,004 7,249 7,051 5,259 5,959

기타수입(**) 4,771 10,159 11,587 10,980 13,539 8,774 10,351 5,215 7,683

자체세입 소계(C) 13,695 17,407 20,605 19,395 21,543 16,023 17,402 10,474 13,642

공자기금 예수금 434 0 0 0 0 0 0 0 0

비율(B/A) 20.4 14.1 14.9 12.0 10.7 10.1 10.4 8.8 8.1

비율(C/A) 31.2 33.8 34.1 27.6 28.7 22.3 25.7 17.5 18.5

(2024년 9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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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수질개선부담금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자료 : 환경부

또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하기 위해

정부는 동 개정안과 함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1]

을 제출하여 관련 규정들을 옮겨 규정하고 있는데, 「먹는물관리법」

제33조 각 호의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인 ①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 지원, ②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 지원, ③먹는물 공동시

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규정 중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으

로 이관되어 규정된 사항은 안 제30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 뿐으로, 나머지 항목인 수질검사

실시 비용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비용 지원은 누락된 것으로 보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누락된 채 관련 규정들이 이관될

경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이에 대한 규정 보완

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수납률

(B/A)본예산 추경

2021년 15,264 15,264 15,264 20,053 14,819 105 5,129 73.9

2022년 14,759 14,759 14,759 20,152 15,654 0 4,498 77.7

2023년 15,382 15,382 15,382 19,848 15,351 0 4,497 77.3

2024년 9월 15,844 15,844 15,844 15,578 11,086 0 4,49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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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칙

개정안 부칙은 수질개선부담금의 폐지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통합에 따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수질개선부담금 체

납에 따른 검사 거부에 대한 경과조치,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

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부칙안 제1조

부터 6조까지).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체납에 따른 검사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

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

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

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

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등

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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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과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징수비용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

부하게 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

수, 징수유예 취소 또는 남은 체

납액의 일시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

재처분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

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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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안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규정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회계연

도 일치를 위하여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부담금 및 가

산금 징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먹는물관리법」 및 「지하수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부

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지자체 이관으로 세외수입 등 회계처리 절차

마련9), 지하수특별회계 항목 신설 및 회계처리절차 마련, 지하수 관련

예산 활용방안 마련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법률 개정을 전제10)로 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소정의 행정소요 기

간을 감안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후 또는 2026년 1월 1

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9) 먹는샘물 관련 부담금은 시도에서 전액을 징수한 후 총액의 2/3는 시군구로 이관하여 지하수

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10) 참고로, 동 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물이용부담금으로의 통

합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할 예정임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은 2025년 세입 예산안에 미편

성되었음.

현 행 개 정 안

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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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02) 678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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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수질개선부담금 개요

□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에 이바지

□ (법적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 (부과대상)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 (부과단가) 취수량 또는 수입량(㎥) x 2,200원/㎥

□ (운용체계) 환경부(위임) → 시·도지사(부과) → 영업자(납부) → 시·

도지사(징수) → 환경부(세입) → 세입 징수비용 교부* 및 환특 사

업비(세출)

   * 시·도 징수비용 20% +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구 40%

□ (징수실적) 2023회계연도 기준 총 198억원 부과, 154억원 징수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 과 징 수 징 수 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B/A)

합계 12,067 700,347 9,381 438,608 62.6

2023 522 19,848 319 15,351 77.3

2022 518 20,838 350 15,672 75.2

2021 589 20,053 348 14,819 73.9

2020 519 19,768 323 14,451 73.1

2019 606 20,572 344 14,791 71.9

2018 510 21,375 329 15,035 70.3

2017 548 21,553 330 15,257 70.8

2016 592 22,125 349 14,269 64.5

2015 428 20,890 331 13,023 62.3

2014이전 7,235 513,325 6,358 305,940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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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수질개선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비교표

구분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기관 시·도지사 시·군·구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에 이바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부과대상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자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
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50
톤/일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는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
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
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100톤/일 이하로 지하수
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산정기준
취수량 또는 수입량(㎥)

x 2,200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
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사용용도

1.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비지원
2.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 지원
3. 먹는물공동시설관리를위한비용지원
4. 그밖의공공의지하수자원을보호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 지하수보전구역의지정을위한조사실시

- 지하수자원의개발․이용및보전․관리를
위한기초조사와복구사업의실시

- 샘물보전구역을지정한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1.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5.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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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에지하수의보전·관리를위하여
필요한사업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용도

-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 그밖에지하수의보전ㆍ관리를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용도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

연체료 -

강제징수
절차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부과제외
대상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
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
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
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
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 등

규정 없음

감면대상

규정 없음 1.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3호 및
제4호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
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
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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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
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
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
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
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
ㆍ이용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
용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
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으로 지하
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
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
입하는 경우만 해당)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감면기준

규정 없음 1. 고려사항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2. 감면기준 : 시·군·구의 조례로 결정

부과시기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신고) 시

납부기한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납부기한
연장

유예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